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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 ,

남인순입니다.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김영순최은순 공동대표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후원해주신 프리드리히 에버

트재단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주신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님과 이은주 성결대학교 강사님 토론을 맡아주,

신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성정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대표,

님 김수현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젠더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에스핑 엔더슨의 탈상품화를 지

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남성중심적 관점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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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이 가구단위인 것도 남성 가. ‘ ’ ‘

구주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탈상품화의 주체가 남성위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기’ .

반하기 때문에 여성은 상품화 가족 돌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두 가지 역할, ,

모두를 수행해야하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가.

족화가 문화적제도적으로 진행돼야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돌봄노동의 도구가 아.

닌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동등한 처우를 누리는 주체로서 자리 잡도록

성평등이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으로 충분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일 종료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국민연금 출산크레딧21 ‘

제도 수급자 현황이 현실에서 얼마나 젠더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드러내’

기도 했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여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년 월 기준 전체 출산크, 2019 6

레딧 수급자 명 중에 명 이 여성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1,160 16 (1.38%) .

면 해외의 경우 여성의 연금 수급권 향상을 위해 출산뿐 아니라 돌봄노동이나, ,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되고 있고 남,

성 역시 돌봄에 참여하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여전히 성평등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젠더적 관점에서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

보장제도를 점검하고 제안해주신 개선방안들이 제도에 실제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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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제갈현숙 한신대경상대 강사( )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과거의 가족적 유대가 해체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워 보이는가에 상관없이 대규모 산업은 가정 경제 영역 바깥에 있는 조직화,

된 생산과정에서 여성과 젊은 사람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에게 중요한 몫을,

할당한다 대규모 산업은 이를 통해서 보다 고차적인 형태의 가족 및 양성 간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한다 자본론 권 중(K. Marx, 1 ).”

문제제기1.

세계경제포럼 세계 젠더격차 보고서(WEF) 2018(Global Gender□ 「

결과 전제 조사국 개국 중 위Gap Report 2018) 149 115 .」

의 조사는 경제참여기회 교육성과 보건 정치 권한 등 개 부문- WEF , , , 4

에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한 결과임 경제참여기회 부문. 0.549,

정치권한 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특히 남녀 임금 평등지수0.132 .

에서 세계평균0.532( 0.632)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 은 개국 중 년부터 년까지- (GDP) 205 2018 2019

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12 . OECD GDP (SOCX)

중은 년 년 년 로 소폭으로 증가2016 10.5%, 2017 10.6%, 2018 11.1%

평균 로 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칠(OECD 20.1%) , 2018

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음, .

초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복지의 집중지원 대상으로서 친여성적 정책□

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착화된 여성의 젠더역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젠더평등적 노동과 사회복지 구조화에 대,

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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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현황 년 분기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년 집: 2019 2 0.91 2008◯

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 년 의 명 미만을 기록 유일하(2018 0.98 1 ).

게 세종시만 출산율이 상승함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개인의 삶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반증임.

한국은 년 합계출산율 명으로 대체출산율 수준 이하인 저출산- 1983 2.06

국가로 진입 년 합계출산율 명 합계출산율 을 밑도는 초. 2002 1.18 , 1.3

저출산국가로 분류

년부터 정부는 제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2005 1~3「 」

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년 이후 저. 2006

출산 예산으로 조 원 연간 평균 조원 규모 가량 투입됐으나 정책152 ( 11 ) ,

의 효과는 부정평가 높음.

출산율을 언제까지 올린다는 방식으로 정책목표 실현불가 대안‘ N% ’ .◯

으로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성평등 사회가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시됨.1)

젠더평등에 기초하지 않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효용성이 없으며 가족- ,

정책과 사회정책 전반에 젠더평등의 가치를 접목하는 방향 전환 제시

저출산을 매개로 진행되는 국가 수준 및 사회의 다양한 논의는 복지국-

가 레짐으로 연결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경직적이고 노동 중심성이 강한 사회보장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임.

여성의 출산권에 대한 통제는 가부장제의 핵심이었는데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가부장제의 기초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이자 가부장적인 젠더관계의 변화를 예,

고하는 분명한 지표로 볼 수 있음 또한 젠더의 평등레짐 하에서 일가족양립.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음2)

고착화된 젠더역할 해체 및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개혁 과□

제에 관심이 필요함.

1) 2018 6 28 ‘
’

2) (2015). “ :
”. 18 4 . p.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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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내부에서 젠더관점은 젠더평등을 위한 시도보다는 산업적 필○

요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기됨 그 결과 형식적 수준.

의 평등에 머물고 있음.

자본주의 사회의 젠더질서는 이성애관계의 부부를 전제로 둔 남성생계-

부양자 규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옴 또한 차 대전 이후 사회. 2

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전업주부 전제 위에 형성되면서 남성‘ - ’ ,

중심의 소득유지 정책이 주류화 됨.3)

세기 이후에도 여성의 젠더역할은 가부장적 기초위에 머물러 있고- 21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배제 비율은 높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는 보편적임 물론 세기 중후반 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 20

한 복지국가들의 시도가 존재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남성과 여성의,

형식적 평등에만 주목하였음 그 결과 일가족양립을 지향했던 복지국.

가들에서 오히려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함.4)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자본의 필요에 의한-

조정되어 옴 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머묾 이에 일가족양립 이라는 젠더질서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가부장. ‘ ’

적 젠더질서에 주목해야 함.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방식과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 방식은 서로 조응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가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처럼 여성의 권리 기반을 추가적으로 삽입시킨 제-

도는 형식적 수준의 평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젠더 역할 변화에도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가족의 재생산 비용과 비경제적으로만 치부되었던 가사 및 돌봄노동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젠더평등적 사회보장을 위한 권리 기반에

대한 재고가 요구됨.

젠더평등의 관점 중에서 남녀 간 같음과 차이 의 이분법을 넘어서 가‘ ’ ‘□

3) - (2014). . . .『 』 ‧
p.132.

4) . ibid.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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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 규범과 제도에 도전 하는 변혁적 전략으로 남녀에 대한 다른’

평가와 보상을 결정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에 동의함.5)

성평등은 단지 여성이 남성만큼 수량적으로 혜택을 받는가에 머물지 않는“

다 성평등은 더 근본적으로 특권층에게만 한정되었던 혜택을 더 많은 다수.

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성별 권력 관계의 재편을 지향한다 성평등.

의 최종 종착지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경제적 사회적 자.

원에 대한 공평한 분배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분배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6)

이 글은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구조,□

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임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젠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임.

역사적 문제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법제화 시기와 전면적 제도화 및-

발전기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보다는 국가 및 자본의 필요에

의한 발전과정이란 특성을 가짐 이러한 역사적 특성으로 태생된 문제.

점들을 살펴봄.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보편적인 생산체제의 문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 ,

보장체계의 한계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 한국 복지레짐의 노동 및,

개인능력 강조 이러한 구조화가 여성에게 미친 요소 그 결과물로서, ,

돌봄노동 사회화의 딜레마까지 분석함.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2.

5) (2012). “ ”. 28(3). p.‧ 「 」
16.

6) (2018). “ ”. 「
: , , .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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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특징 국가 주도형 잔여주의적 발전1) : ,

노동자와 시민의 필요에 의한 제도 형성이 아닌 군사정권의 정당화 수□

단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보장제도 도입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상의 비민주적

제도로 평가됨.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이 적용된 집단은 공무원 과 직업군- (1960)

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임 이는 군사정권의 정(1963), (1975/1978) .

당성과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입법화7)

했던 한국적 특수성으로 평가됨.

사회보험의 제도적 시행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이 년에 이- 1964

루어졌고 의료보험은 년 국민연금은 년이 돼서야 비로소 존, 1977 , 1988

재를 드러냄.

사회보험 관계법의 입법화가 추진된 이후부터 년대까지 국가주도- 1970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의 고도의 압축 성장을 달성함 이 시기 군사정부는 사회8.5%~11.4% .

보험 방식을 소득보장의 방식으로 선택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노동자와 해당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를 취했고,

국가의 재원은 경제 투자에 집중시키는 방식 고수됨.

그 결과 재정부담 없는 사회보장체계를 외형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 ,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 운영과정에서 가입자 특히 노동자들,

의 참여를 간단히 배제시킬 수 있게 됨 계급으로서 노동자도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가부장성은 젠더관점 자체가 전혀 발,

견되지 않음 오히려 국가주도의 성매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산업.

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수준을 복지 로 포장함‘ ’ .

7) , (1963), (1960), (1963),
(1962), (1962), (1963), (1963 )

1960 . (1973),
(1973), (1977), (1986),

(1997),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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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까지 오랜 정체기□

를 거쳤고 년 민주화 투쟁을 기점으로 사회보험 중심으로 제도가, 1987

발전되기 시작함 이후 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대 사. 1997 4

회보험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2000~2005),

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게 됨(2000) .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 법제화 시기에는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으-

로 제도의 완비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빚어질 사회문제,

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기능함 이러한 특징으로 계급적 불평등뿐만 아.

니라 젠더불평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김대중 정부는 한국 사회 최초로 복지국가레짐을 형성해서 다각적인 복-

지제도를 발전시킴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분화되고 분절되.

는 노동시장에 조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고 복지국가 황, ‘

금기 를 거쳤던 국가들의 수사들을 차용해서 국가복지의 전면서 시행을’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노동‘ ’ ‘

활성화 를 중시하는 복지기반을 형성함’ .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비자산조사-
지역가입자에겐(
자산조사 적용)
재원 보험료- :

- 할당기반 보편:

종류 관리운영주체 주무
부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조세 자산조산- ,

- 할당기반 선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자체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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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소득보장 복지국가에서 노동연계 복2) :

지국가로

년 영국수상으로 선출된 대처 는 경제위기의 모든 원인1979 (Thatcher)□

을 관대한 복지국가 전투적인 노동조합 관료적인 공공영역으로 지목, , .

정부는 무능하고 시장은 유능하다 대안이 없다- ‘ , ’,‘ (TINA: There is No

등Alternative)’

대처리즘 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보수적 복지체제로 이행- (Thatcherism)

에 있어 중요한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을 제공함 노조의 권리는 크게.

제한됐고 공공영역은 대부분 사유화 복지국가의 토대는 결과적으로, ,

약화됨 장기 집권의 보수당에 대적하기 위하여 노동당은 제 의 길을. ‘ 3 ’

선택하게 됨.

제 의 길은 기든스 이 정립한 영국 신노동당 의3 (Giddens) (New Labour)□

사민주의 현대화 전략 구좌파' '. (old left)8)와 신우파 모두를(new right)

8) ,․
(corporatism), , ,
. (Old Labour) 70

사회서비스
- 비기여
- 자산조사
재원 조세 및- :
본인부담금
민간서비스 중-
심 대상별 서,
비스

- 할당기반 선별: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지역사회프로그램 보육 가정위탁보호시설: , , ,
보호 입양 특수아동 사업 미혼모 보호 및 재활 학교사회사업, , , ,
여성 및 가족 상담 시설보호 여성회관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 , , , ,
보육
장애인 복지 장애수당 소득보장제도세금 및 요금감면 의료보: , ( ),
호 고용보장 및 직업훈련,
노인복지 경로우대 고용지원 재가복지 경로당 등: , , ,

*특수직역소득보장
공무원 군인: , ,
사립학교교직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안부
군인연금 인사국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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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함.

블레어 는 사회적 정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Blair) ,

국가가 시장의 질서에 위배되는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당이 노,

조와 기업의 협조관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 해

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 ’ , ‘ ’

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됨.

시장 개인 낮은 조세를 주요 정책적 바탕으로 내세워 다수 중간층 유- , ,

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정권교체에 성공함 제 의 길은 득표를 위. 3

한 전략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보수당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게 됨, .9)

제 의 길은 이후 한국의 생산적 복지 레짐 및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3 ‘ ’

적 성격으로 출발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침.

제 의 길은 복지국가를 매개로 좌우로 대립해왔던 의회정치 대립세력- 3

들과 노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복지를 수단화하는 데 합의하며 대

통합을 이뤄냄 유럽에서는 활성화 북미에선 노동연계복. ‘ (activation)’, ‘

지 로 대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대대적(workfare)’

으로 진행됨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소득보장을.

위한 포괄적 사회보장 기능은 삭제되면서 노동과 일자리를 내세운 노

동시장 참여를 핵심으로 한 제도개편이 강화됨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

권보다 노동에 대한 책임 이 강조됨‘ ’ .

노동연계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복지국가는 개인에게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면서 선별적 할당기준을 까다롭게 함, .

가난한 여성의 도덕성을 관리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억누르- ,

기 위해 기능함 복지삭감 과정을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헤게모니로 공.

격하면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자행됨.

일할 기회를 통한 자존감 향상과 역량 강화와 같은 개인 책임을 목표- ‘ ’

(social consensus) ,
(1979-1997) .

9) (2006). " ". 3‧ ‧ 『
. (2006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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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인종 및 젠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은폐됨.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요 결과.□

(노동의 여성화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유연화와 노동 내부)

분절화로 대표됨 노동의 여성화. 10)란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설명하

는데 젠더적 관점 투영 여성의 일자리가 그랬듯이 일반적으로 노동. ,

이 불안정해진 것과 남자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여성들이 훔쳐갔다는

식의 원한의 표현이기도 함.11)

그러나 현대 노동사회는 어떤 차원의 성과가 제대로 나는 한 누가 노- ,

동을 수행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음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윤을 증가.

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이제까지 여성노동력은 선택적으로,

사용됨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특징인 불안정성의 증가는 노동 그 자체.

가 본질적으로 여성화되었음을 의미함.

즉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 노동은 젠더 차별적인 기제임과 동시에 자-

본의 비용축소와 이윤율 제고를 위한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됨.

(노동시장 분절에 따른 사회보장 질서 재편 시장의 모순이 재분배 영)

역인 보편주의적 복지기반에서 보완되었던 기능은 신자유주의 노동시

장 개혁 이후 작동하지 않음.

노동시장 내의 지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사회권의 지위가 결정되면서 노-

동시장 분할에 따른 재분배의 역진성 발생

여성은 선별주의 할당원칙을 기반으로 개인 책임과 노동이 강화되면서-

복지기반이 오히려 축소됨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노동력은 자본의 필요에 의

해 저임금과 탈복지 현실에 처하게 됨.

10) Nina Power(2018). One-Dimensional Woman. . ( ).
EDiTUS. p. 5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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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복지레짐별 노동의 강조와 신자유주의 적응3. ‘ ’

(□ 신자유주의 복지레짐 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복지레짐을 형성시) 1997

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 정부를 기점으로 각 정부별,

복지레짐이 형성됨 정권의 성격에서 세 번의 민주정부와 두 번의 보.

수정부라는 차이 존재 그러나 복지레짐상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원칙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음.

노동에 대한 레짐별 태도는 일자리활성화 개인 강화와 연결된 기회의- ,

평등으로 유지됨.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급여변화로 발전되어 옴 그러나 분절화 된- .

노동시장의 재분배 기능은 사각지대 문제로 대두됨‘ ’ .

공공부조제도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개별급여로 전환 조건부 수급- ,

조건이 강화되어 옴 장애인과 빈곤 노인을 위한 선별적 소득보장제도.

미미하게 확대되어 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사회보험제도- , ,

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지원됨 전자는 조세기반. ,

후자는 사회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됨.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998~2002

생산적 복지

2003~2007

참여복지

2008~2012

능동적 복지

2013~2017

맞춤형고용복지

2017~2022

포용적 복지

사

회

보

험

산재고용보험

적 용 확 대

(00~05)

의약분업(00)

건보통합 조직(

재정00, 03)

전국민 국민연

금 기 반 구 축

(99)

국민연금법 개

정 급여인하(

등, 07)

노인장기요양

보 험 법 제 화

(07)

노인장기요

양보험시행

(08)

공무원연금

법 개정(09)

의료보장성강

화(13)

노인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

등급(14)

산재보험적용확

대 건강(18.12),

보험보장성 강

화(2017)

치매국가책임제

추진(2017.09)

국민연금 취약

계층 가입대상

자 확대(1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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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을 통한 복지의 강조 생산적 복지는 한국 최초의 국가복지체제)

로써 이념적으로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였으나 정책,

의 특성은 노동을 통한 복지였음.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복지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

구하겠다는 경제와 복지의 관계를 설정함.

생산적 복지로 제 의 길의 다양한 전술이 자연스럽게 수용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보- ,

험 적용대상자 전면 확대 등이 추진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자산조사의 엄격성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빈곤선,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거나 가입상,

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음.

생산적 복지를 계승했던 참여복지는 보육과 사회서비스 확충 저- (2004),

출산고령사회대응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함 이처럼 참여복(2005), (2007) .

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전환됨 이 시기부터.

공

공

부

조

경로연금(98)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00)

기초노령연금

법 차상위(07),

계층지원 의료(

급 여 자 활, ,

장애인수04),

당확대(05)

기초노령연

금시행(08)

장애인연금

(10)

기초연금(14)

기초보장 맞춤

형 급 여 체 계

(14)

일을 통한 빈

곤 탈출지원

(13)

기초연금인상

(18)

장애인연금 기

초급여 인상(18)

사

회

서

비

스

장애인복지 개5

년계획(98)

보육확대(04)

저출산고령사

회대응(05)

사회서비스일

자리(04)

다문화가족지

원센터(06)

세아 누리5

과정 세, 0~2

아 무상보

육 적(12),

극적노동시

장정책 확

대(A L MP ,

08)

무상보육 무,

상교육실현 및

내실화(1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양성평,

등 확대 등

장애인등급제

축소 폐지(18) ,

(19)

맞춤형 주거복

지실현(17)

조

세

근로장려세

제(EITC, 09)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지

지원확대 지급,

액 확대

: (2018). 2040 2 . . p.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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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되었고 출산율 제고가,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기 시작함.

사회보험을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이 보완될 수 있는 재분배기능은 고◯

용형태의 분화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짐 비정규직이 더 이상 비정.

형노동이 아닌 정형노동으로 수용될 정도로 일상화되었고 비정규직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우세함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보편화는 비.

정규직 노동자와 특히 여성노동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의 심각성은 년도 초반부- 2000

터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비정규직이 고용형태의.

절반이상으로 확대되던 시점에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시도는 없

었음.

사회보험은 보험원칙에 입각한 재원형성으로 조직된 노동자와 소득이-

파악되는 시민 중심으로 발전하여 불안정고용층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소득보장 기대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임금 차이로 발생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보장체계 내에서도 유지되고 있음.

표 은 사회보험에서 제도상 수용하지 못하는 적용제외 사업장 적- < 3> ,

용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 가사서비스업은 대다수 여성이지만 고용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대표적인 예외업종이 되었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당,

연적용에서 제외됨.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이 세 세 미만18 ~60 나이불문 세 이상 제외65 나이불문

적용사
업장

노동자 인 이상1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특수직역 제외( )

노동자 인 이상1노동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포함

노동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건설공사 일(부 예외)

노동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기준

< 3> ( )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13 -

자료 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1.do 재구성)

(□ 개인 능력 강화 및 강요된 나쁜 일자리 확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

부의 능동적 복지와 박근혜정부의 고용맞춤형 복지는 시민의 개인 능

력을 복지의 핵심 대상으로 노골화함.

시민 스스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에 대한 강조와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로 명확히 함.

능동적 복지에서는 참여복지에서 법제화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시작 근로장려세제 장애연금 무상보육 등이 추가, (2009), (2010), (2012)

됨 고용맞춤형 복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 기초생. (2013),

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이 추진됨(2014), (2014) .

정부는 학교 내 신규 직종 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영양사 조리- ,

보조원 사서보조원 행정보조원 청소원 등 학교 내 새로운 직종을 꾸, , ,

준히 증대시킴 공적자금으로 단기간 효과적인 영역의 양적 일자리 확.

대에 치중함 대다수 이러한 일자리는 여성일자리가 됨. .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소득보장국가를 비용 발생 복지국가로 규정함-

적
용
제
외
사
업
장

농업 임업 어업, ,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
명 이하 노동자 사
용하는 사업 가사.
서비스업
건설사업자 등

농업 임업 어업, ,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사업으
로서 상시노동자수
가 명 미만인 사5
업 가구 내 고용.
활동 특수직역.

제
외
대
상

타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개월 이내 사용1
되는 노동자고용(
기간 개월 이상1 ,
월 시간 또는60
월 일 이상 노동8
시간일 경우 가입
대상이 됨)

의료급여 대상자
개월 미만 고용되1
는 노동자 비상근,
노동자 또는 월1
시간미만 단시60 ,

간 노동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노동자 및 사용자

세 이후 고용된 자65
월간 소정근로시1
간이 시간미만인60
노동자 주 시간(1 15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
자 별정우체국직,
원 외국인노동자,

공무원연금법 군,
인연금법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
해보상보험법 사,
림학교교직원연금
법에 의해 재해보
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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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과적으로 빈곤한 시민에 대해 국가 지원에 대해 낭비적이란,

이데올로기 고착화

저출산고령사회에 조화롭지 않은 공적연금제도 개편을 위해 기존 복- ‘ ’

지국가는 노인세대 중심으로 규정 세대 간 갈등 부각 이에 대한 상대, .

개념으로 생애주기별 균형을 제시했지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 이외에,

제도화된 생애주기별 정책은 발견되지 않음 이는 구노동세대에 대한.

지원보다는 미래노동세대에 대한 지원이 생산적이라는 경제적 발상을

근간으로 함.

소득보장국가의 급여제공 기제의 근거는 사회적 필요 를 기반으- ‘ (needs)’

로 빈곤 노령 실업 질병 등에 대한 보장체계가 구축됨 반면 신자유, , , . ,

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신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전국민 대상 수혜라는 보편성을,

부각시킴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프로그램 이외의 노동시장의. ,

양극화문제 일가정양립 세습빈곤 등에 대한 대응 정책 설계가 구체화, ,

되지 못함 무엇보다 이미 시장화된 복지서비스 구조에 대해 별다른 관.

심이 없음.

(□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징 재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영역부)

분까지 포괄하는 경제 노동 사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가 필요- -

함.

국가주도로 형성되어 국가의 재정 및 정책 권한이 절대적임-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미-

흡함.

사회적 안전망의 충분한 설치 없이 노동시장을 분절화 시켜 임금 및-

노동조건이 하향화됨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여성노동자는 보호막 없.

이 그대로 노출되어 옴.

공적 영역으로써 사회복지 공급체계를 형성하지 않고 시장화됨- .

정부 주도의 나쁜 일자리 확대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핵심 목표가-

됨으로써 여성일자리 하향화에 기여함.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할 과제◯

경제발전과 성장을 언제나 우선으로 하는 국가헤게모니에 대적할 대항-

헤게모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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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시장정책으로 빚어진 노동문제에 대해 제도개혁과 같은-

제도적 대응에 대한 평가

차 분배 영역 시장 과 차 재분배 영역 사회정책 의 기능과 역할 재규- 1 ( ) 2 ( )

정 개인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

젠더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4. ?

계층화된 여성복지 비판과 사회복지에 대한 기능주의적 태도1)

년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1990 “□

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

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 ,

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

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

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정의”

가부장제도와 자본주의적 생산가치의 분배는 여성복지의 궁극적 목표달-

성에 장애요인이 됨 여성복지의 개념 목표 그리고 전략이 달성되기. ,

위해서 여성복지는 다양한 복지 분야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됨.

한국 사회보장체계에서 여성복지는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 ,

와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로 구조화됨 여성복지에서( ) .

여성은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으로 의미를 제한함.

왜냐하면 여성은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아니고 젠더, ,

를 구성하는 매우 보편적인 존재로서 레짐구조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되

어야 함.

즉 젠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과-

젠더평등을 위한 원칙은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의 한,

영역 혹은 대상으로만 여성을 특화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젠더평등

달성에 기여하지 못함.

복지국가 보편적 권리기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즉 현대 복지국가의.□

기준점이 된 사회권과 베버리지보고서의 공통점은 권리 기반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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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와 연계됨 이러한 체제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이 한국 사회보장.

의 주축이 되어 발전됨.

세기 복지국가는 완전고용과 케인즈주의적 경제원리가 실현되기도- 20

했던 모델로 평가됨 이 모델의 주요 수혜자는 북반구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남성 노동자들로 전일제 완전고용에 의한 노동질서가 전

후 이후 약 년간 유지됨30 .

그 결과 젠더 역할이 깊숙이 고정된 복지국가의 구조에서 여성은 여전- ,

히 가정에서의 주된 역할을 담당 남성부양자인 남편이나 아버지의 피,

부양자 조건으로 복지국가의 혜택을 제공받았음.

여성의 권리 기반은 선별주의적 할당 기반에 근거해서 제공됨 공공부- .

조의 대상자 특히 싱글맘의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을 제공받,

기 보다는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이 되는 방식이 일반적임.

이러한 세기 복지국가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이 세기 말 한국의 사- 20 20

회보장체계 전면적인 구축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거나 재고되지 못한

채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정치적 선호로 변화된 사회에 조응하지 못할, ‘ ’

제도가 전면화 됨 특히 젠더불평등 요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심논의.

로 수용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됨.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노동의 강요는 노동시장 유연□

화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인 조치이고 이러한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내,

부의 계층화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함.

그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조응하기 어려운 사회보험◯

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 의 관점으로만 접근해 옴‘ ’ .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했던 남성중심의 소득보-

장제도로 출발했고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수용과 함께 시대,

역행적으로 변화된 노동시장과 조응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

게 됨.

사회보험체계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된 상태에서 젠더평등적인 사회-

정책의 요구는 복지레짐의 통합적인 접근보다는 여성이란 요소를 특‘ ’

화시켜 기존 제도의 부분적 문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됨.

젠더평등을 위한 성 주류화의 통합주의 접근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

책을 부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평등의 관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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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접근에 대해 비단 기존 정책 및 정치 프레임에 부응하는 수준-

에서 멈춘다면 젠더불평등 이슈가 탈정치화되거나 정책형성을 위한 기,

술적인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적 관점이-

유지될 수 있음 즉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자본의.

전략에 따라 분화되고 분할되면서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어 옴 동시에.

일자리 부재가 부각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선택이 아닌 투입되는 방, ‘ ,

식 으로 여성노동력은 수단화됨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

돌봄의 사회화는 매우 모순적인 관계에 놓이게 됨.

잔여적인 여성복지에서 젠더평등으로 확장 개입 전략의 부재2) :

생산적 복지 이후 한국형 복지국가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복지국,□

가를 설정할 것인가 보다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 중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가에 많은 학자들이 몰두함.

특히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

와 계층화가 고정 변수로 고려됨 이는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가족 개인 시장 국가의 역할 분담을 조합하는 방식의 유형화 논의임( ), , .

젠더 평등 관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화 이후임 복지국가의 조합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체계가.

내재되어 있고 일과 가정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고민하,

는 것부터 여성이 포함되는 제도의 내용 분석에 집중하게 됨.

복지정책에서 젠더 관점 확장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사회복지 제도에서 젠더의 공평한 적용에서 출발: .○

젠더 분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젠더 불평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까지- ,

이루어짐 복지국가 레짐 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유형 의 분류. - , , -

를 기반으로 일가족 균형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분석 사민주의 복지.

레짐을 남녀평등형 으로 규정‘ ’

이와 같은 분류는 젠더평등을 프로그램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젠더-

차별 및 젠더 역할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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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 하위 정책의 영역으로 가족 정책 내 여성의 지위나 입:○

장 규명.

한국의 가족정책은 가족유지정책을 기조로 하여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

음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돌봄노동을 노동권과 모성권의 충돌로 설명.

가족 내 젠더 관점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동등한 노동으로 인-

정하는 가치 평가가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위계를 형성,

하는데 기여함.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의 역할 충돌과 규정성의 혼란은 아동 돌봄을 여-

성의 일로 제한하고 모성권 돌봄권 양육권 등 다양한 개념으로 명명, ,

됨 이러한 권리가 실체적 권리가 되어야 하지만 권리 및 책임의 주체.

가 모호함.

세 번째 단계 돌봄노동에 대해 일가족 양립과 같은 노동 분담으로 연:○

결됨.

돌봄노동은 무급노동이었고 유급 노동으로서 정체성 획득의 난항 이- , .

에 무급노동을 유급 노동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돌봄노동의 유급화,

는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 평가보다 노동시장에서 대체성으로

자리 잡음.

가족 내 역할 분담으로서 양육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은 관계성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음 절대적인.

필요성을 추상적이고 당위적 수준에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마다 분화된

개념들이 산재 지금까지는 가정 내 가사노동의 남녀시간배분과 활용으.

로 측정되어 차별성을 설명하는 것까지의 성과를 가져옴.

기존 연구는 젠더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전략의 부재라는 난관□

에 봉착함.

최근 들어 페미니즘 연구가 정교화되면서 근본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차-

별에서부터 복지국가와의 정합성 논쟁까지 확장하는 논의가 시작됨 그.

러나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로 귀착되는 편향성을 보임.

복지국가 일 가정 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경우 세기 노동시장- [ ], [ - ] 21

구조와 복지국가는 조응되기 어렵고 계속 반복되는 보상의 전략으로, ‘ ’

귀결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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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의 관점에서 돌봄 사회화의 딜레마3)

무급 돌봄노동 자본주의 체제는 무급 돌봄노동을 바탕으로 작동되( )□

어 옴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제고 및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여.

성의 임금노동의 참여 증가로 인해 발생된 돌봄노동의 공백과 저출산

에 직면하면서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형성됨, .

경제의 본질이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것임에도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교환하는 시장에만 집중되어

옴 시장을 매개로 유급과 무급 노동이 결정되고 노동이 실행되는 장. ,

소를 매개로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됨 이에 돌봄(informal) .

노동은 비공식노동이자 무급노동으로 자리해 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주된 책임이었던 돌봄과 봉양은 비경제적인 것으-

로 치부되어 옴 더욱이 좋은 돌봄 이 수행되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 ‘ ’ ,

사랑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요구됨 이 밖의 돌봄노동의 특.

징으로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표준화하기 어렵고 노동의 질이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이러한 특징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의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음.

돌봄 사회화의 배경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 ,□

증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는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

원의 필요성 대두됨 여성의 몫이었던 돌봄이 사회적 전환이 시도되.

면서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됨, .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배경에는 분명 친여성적 정책으로 천명됨 통상.

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육아와 노인봉양에 대한 돌봄 부담을 사회

제도로 공식화하기로 함.

주요한 제도로 영유아 대상의 보육지원 및 아동수당 노인대상으로 노- ,

인돌보미로 시작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확대됨.

두 제도가 확대 발전된 계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 ’ ,

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영유아와 노인으로 집중화됨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집중과 확대가 과연 여성,

에게 긍정적인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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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수정 남찬섭 외환위기 이후 년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 (2017). “ 20 . 『
년 한국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29 , . . p.42.』

(□ 산업적 가치의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산업적 가치에

몰두하면서 추진함 특히 사회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정책.

으로 중요하게 고려됨.

단시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실◯

현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설립을 통한 방식보다는 재원을 시장에

던지는 방식 즉 수많은 개인이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 선,

택함.

바우처방식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부합하는 전달체계로서-

도입되어 확대됨.

정부는 년부터 바우처 도입과 개인 및 영리기관까지 서비스 공급- 2007

주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시켜옴 그 결과 사회서비스.

는 제도적인 팽창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반면 서비스 질적 제고의,

한계와 나쁜 바우처 일자리 구조화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개선될 가,

능성이 발견되지 않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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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나쁜 일자리 증가 정부 주로의 여성노동자 우위의 시급제 일)

자리 대폭 확대 서비스 시장 형성 및 수혜 대상자 확대 등 양적인 제,

도 팽창.

양적 팽창 이면에는 나쁜 일자리 확대 공급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대,◯

상자의 수단화 이용자와 서비스 노동자 사이가 왜곡된 소비자와 공급,

자 구도가 정립되면서 사회적 연대를 매개로 형성된 돌봄의 사회성이

위축됨 그 결과 여성 간 계층 위계화 심화됨. .

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

에서 년 말 로 거의 여성만이 일하는 산업으로 고착98.4% 2010 99.1%

화됨 또한 돌봄노동은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으로 고착화 됨 정부의. .

분화된 노동시장정책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일자리 마련의

기회가 차단됐으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구분 년2006 년2010 년2012 년2017

변화추이

(2017-2006)

참여 부처 개6 개9 개9 개17 부처 증가11

예산 3,810 12,634 14,678 356,520 증가352,710

일자리규모 40 140 176 2,342 증가2,302

자료 년 국정감사 자료최재성 의원실 사회보장위원회

< 4> 2006~2017 ( : , , %)

정부 주도의 나쁜 일자리 팽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

만 계속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별다른 관,

심을 보이지 않음 질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해서 소득벌이를 해야 할.

역할자로 대 이상 여성이 보편화되는데 기여해 온 노동시장이 바로50

돌봄노동 시장이 됨 이것은 장기적으로 전체 노동시장 여건을 하향화.

시켰고 돌봄노동을 매개로 여성 내부의 위계화가 강화되었음, .

여성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기반을 둔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젠.□

더 차별적 성역할 해소가 정책 목표로 설정된다면 사회서비스는 일자,

리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돌봄 사회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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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게 될 것임.

돌봄의 사회화 결과 비공식 영역의 측정하기 어려웠던 돌봄의 가치가- ,

노동시장 급여의 최저수준으로 평가됨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집약적 돌.

봄노동을 사회적으로 담당하게 된 주체는 중장년 여성이 됨.

신자유주의 유연화된 노동정책과 일자리의 강요 대상은 주로 여성노동-

자에게 전가됨 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에게 저임금을 수용하게 만든 정.

부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일자리의 관점이 아닌 젠더평.

등 제고의 관점에서 돌봄 체계 재구축이 요구됨.

요약5.

젠더평등적인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함.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동자 내부의 위계화 노동지위에 따른 노동- ,

의 불안정성 심화는 주로 여성들에게 주류적인 문제로 다가옴 그러나.

노동시장의 젠더적 지위는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보완되지 않은 채 재

분배 기능은 악화됨

사회보장체계와 젠더평등 관점의 부조화는 노동시장에서 출발됨 이러.□

한 부조화를 변화시킬 근본적인 복지개혁 없었음 오히려 한국의 사회.

보장체계는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발전되면서 젠더

차별문제에 둔감하게 구조화됨.

한국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전환 시기에 발전되었지만 사회보험방- ,

식 전면화 불안정한 고용층의 확대로 실질적인 가입자 구조는 결과적.

으로 차별화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지위가 사회보장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복지-

국가 구조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복지국가가 방치했다면 차별의 강화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중 노동시장에서 이중 복지체계로 이어져 사회구성

원의 불신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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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이은주 성결대 강사( )

문제제기1.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확충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젠더 관점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음.

앞서 논의했듯이 가부장적 복지국가 구조는 남성부양자와 피부양자로서 여-

성의 역할을 명징하게 구분하였고 노동시장의 분화는 복지국가 내 여성의,

지위 하락에 일조하면서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보호 대

상의 일부로 전락시킴.

젠더 관점으로 사회구성원을 보고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빠져 있음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화가 기본 값으로 내재되면서.

여성은 차 노동시장을 채우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노동자와 내부적으로는2

돌봄자의 이중 역할을 내면화 함.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의 조응 조건과 현실은 여성의 지위 변화를 불가□

능하게 만들고 보호 대상에서도 배제시킴.

복지국가는 유급 노동을 기반으로 복지 자격을 획득하고 급여를 지원함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의 거래와 교환으로 자율적인 차 분배 이후 재분배의 영역1

을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복지국가의 과업으로 자리 잡고 노동시장과의 연,

계성은 사회복지제도의 견고한 기반이 됨.

한국사회는 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력97 ,○

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짐 이 시기 제도화된 복지레짐은 유연화된 노.

동시장에 조응하는 제도가 아닌 서구의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했던 복지

국가를 기반에 두면서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조,

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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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와 소득보장 체계 간의 비정합성이 확대되면서 복지정책은 오-

히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존재

함 이러한 구조에서 여성은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영역 모두에서 이중 차별.

의 대상이 됨.

선 노동정책 후 복지대책의 이원화 구조와 젠더 차별의 결합,□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은 복지제도 작동의 전제조건이 되었음 즉 고용 관계. ,◯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복지제도로 포용하면서 복지국가의 형상

이 만들어지나 제도 형성 배경 실제 작동은 편협하게 이루어짐( ) .

노령 실업 산재 요양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 , , ,

하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신분에 따라 차별적 보호 체계를 구성함

다양한 노동자의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포용성이 차별적으로 작동한-

결과 충분하지 않은 제도의 포괄성은 차치하고 제도가 차별을 강화함 소위.

제도의 내부자 대 외부자의 위계가 형성되면서 위험발생이 큰 집단이 위험‘ ’

에 대비하지 못하는 어긋남과 모순이 일상화됨 노동시장에서의 역진적 분배.

가 재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분배의 불균형이 재분배의 불균형으로 그대로,

유지됨

사회보장체계에서 젠더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

근 젠더 연구가 노동시장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송(

다영 김영순 신경아, 2012, 2014; , 2010; , 2014, 2019).

노동시장에서 여성 지위의 불안정성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복지정책들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쓸모를 규정하는 방식 소득보장을( ),

위해서는 기여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교차 속에서 여성의 시민권‘ ’

은 형식적으로도 체감되기 어려움.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들은 소득보장 구조를 복잡하게 예외적 규정을 증대시-

키고 이러한 해법이 유지되는 동안 노동시장의 문제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중 그 어떤 문제도 선결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

기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국가 개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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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 관계 분배 구조 와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재분배 구조 간 연결고( ) ( )

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 관계에 개입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단계 접근을 회피하고 단계 재분배 단계인 사회보험제도에1 , 2

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대비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짐 특.

히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보다 가입유인으로 국한시켜 접근하면서 제도가 정

립되지 못하고 보험방식의 자조시스템 붕괴를 목도하고 있음, .

복지제도는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선의 노력을 무력화시키-

는 역할을 수행했고 제도에 포용되지 못하는 인구는 무시할 수 없을 상황으,

로 치닫고 있음 사각지대의 고착화는 최근 년간 변화하지 않는 수치로 남. 10

아 있음.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영역별 젠더 평등 관점의□

부재를 설명하고 대안적 논의의 정합성을 검토함, .

소득보장제도에서 차별의 구조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1) :

공공부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

한다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체계를 형성한 제도이지만,

자격 있는 빈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함.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를 계기로 보호가 아닌 보장 시혜IMF ,○

가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됨 그러나 지난 년의 역사는 한 사회의 정. 20

의감과 공평성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맞물려 자격 있는 빈자를 가려 지원하

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집중함.

최저 생활의 보장이라는 법적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에 충실하게 최- ‘ ’ ( 1 )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다는 개인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함 동법 조( 3 ).

결정적으로 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의 재편은 개별 욕구를 가진 사람이2015○

아닌 급여 중심으로 사람을 서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빈곤 문제의 복합성과는 별개로 정부는 각 급여별로 보호대상자를 확대한다-

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가장 극빈층의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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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즉 법개정시점의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절대적. ,

인 수준은 변하지 않음.

년 현재 천 명의 수급자수급률 는 년 이후로 줄어들지- 2018 1,744 ( 3.4%) 2009

않고 유지되고 있음 급여체계 개편 직후 일시적으로 수급자가 천 명으. 1,646

로 늘었지만 급여별 수급 기준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급률은 대를 유지하, 3%

고 있어 절대빈곤층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수급 기간도 년 월말 기준 년 이상이 로 가장 많음 수급자의- 2017 12 10 27% .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없음이 만 원 이하가 로 수급자, 29.6%, 40 45.9%

의 빈곤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12)

제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므로 가족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

함.

차등급여는 관리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서열화의 기준은 이전 제도와- ,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로 분류됨 국가가 부, .

족한 부분만 채워주겠다는 보충성의 원리는 시민의 사회권과는 거리가 있고,

빈자의 층위는 제도를 통한 자활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시민사회로의 복귀를

어렵게 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제도를- ,

개편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정부의 로드맵은 개별 급여별로 부양의무.

자 기준을 완화하는 접근으로 가장 시급히 완화해야 할 생계급여 대상은 가

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역진성을 보여줌 가장 빈곤한 사람이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최후의 생계급여는 모든 인간다운 삶을 포기

한 사람에게 적용됨 이 또한 대상으로 선별되기 위해서 스스로 빈곤을 입증.

해야 함.

전체 수급자 대비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년기,□

노년기 청소년기 의 순으로 나타남 년(35.2%), (28.9%), (17.3%) (2017

월말 기준 그러나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가 로12 ). 5.9%

가장 많음 성별 수급자 현황은 남성은 세 사이의 중년기. 40-64

12)
( , 201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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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성은 세 이상의 노년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273,547 ), 65

명(285,385 ).

가구특성별로 수급자를 살펴보면 노인가구가 약 를 차지하고 일반세대- 30% , ,

장애인세대 모자가구 세대 순으로 나타남통계청, ( , 2018)13)

< 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8, 2017

여성 노인과 한부모가구주는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이들.○

이 젠더 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님 노인은.

여성의 긴 평균수명으로 여성한부모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의 지위로 국기법 수급자에 포함됨14).

전체 국기법 수급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만 명이 많은데 세 이상은 여- 15 , 65

성노인이 남성노인의 배를 차지함 하지만 앞서 제시했듯이 젠더 평등 관점2 .

에서 빈곤 대책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기능은 없음.

여성노인과 여성가구주모자가정 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 ( )

서의 안정적 소득보장구조에 편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임 오히.

려 노인은 제도의 정합성 문제로 기초연금과 보충성을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

음.

13) : e- , , www.index.go.kr 2019 9 1
14) 65.5%(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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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8, 2017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노년기 인구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남.□

지난 년간 국가 중 위를 놓치지 않았던 전후의 압도적인 노10 OECD 1 45%○

인빈곤율의 압박 속에서 정부는 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하였고 년2007 , 2014

급여 수준을 배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으로 확장시킴2 .

기초연금의 역사적 맥락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을 축소시키고 공- ,

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었던 대다수 빈곤 노인을 조세로 지원하는 기초노

령연금을 병행구조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으로 이.

름을 변경함 하지만 소득 하위 의 기준은 유지한 채 급여 수준만 향상. 70%

시켜 선별적 복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 복지예산의 제약과 압박 속에도,

정치적 결정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선례를 남김.

[ 1]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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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남성 여성노인2016 36.8%,○

임63.2% .

기초연금의 수급자 중 여성 노인의 수급률이 남성 노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노인 인구 구성의 차이에서도 기인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에 위치한 여성 노인은 부부보다 독거 가구가 많70%

고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 노년기 이전 시기 노동시장, -

진입의 어려움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확인 사별과 이혼 등 주생계부양( ),

자와의 결별로 인해 빈곤 상황에 처하는 이유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현시. (

점의 노인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에서도 유족연금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높

음)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기초연금의 제도적 한계는 다층적으로 나타남 사.○

회구성원들이 허용하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은 아직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무엇보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수급자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간의 감액 제도는 논쟁이 되고 있음.

년 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만 명임- 2019 6 205 9643 .

이 중 연계 감액자는 만 명으로 전체의 이며 지난 년 사이에31 8186 15.4% 5

이상 증가함50% 15) 즉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년. , 2014 132

만 명에서 약 만명이 되었음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3226 205 .

를 초과하면 감액이 이루어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원 년150% . (253,750 , 2019

월 년 월 적용의 원 부터 원 사이의 연4 ~2020 3 ) 150%(380,625 ) 250%(634,375 )

금수급자는 만 명 이상으로 늘어남 초과 이하 구간 국민연금14 . 150% 200%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14.4 .

국민연금을 년 이상 성실히 가입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짐- 10

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속도만큼 충돌의 규모도 커지고 있음 기초연금.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없애도 향후 추가 재정 소요

는 년부터 약 천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2019 5 (NABO, 2018)

15) . 2019.10.16. [2019 ] “ , 32
”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
1&bidx=1815483&page=1&pagebloc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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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봤을 때 제도의 정합성 문제는 재정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노인을 중심.

으로 형성된 소득보장체계의 비정합성은 권리로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사람

과 시민으로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의 불합리한 구분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선별주의 복지제도의 기조를 고수한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함 형평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도운영의 원칙조차 간.

과하고 있음.

사회보험2)

사회보험제도 중 젠더불평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

용보험임.

두 제도는 건강보험과 달리 노동시장의 조건이 직접적으로 제도의 대상 포용-

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은 지난 년 간 제도의 사각지, 10

대 규모를 고정시키고 개선되지 않음.

노동시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령연금 급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매달 일정 부분을 기여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가입 기간을 누적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됨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평균.

가입 기간에서 약 배의 차이가 남 여기서 여성의 평균가입 기간은 남성보2 .

다 더 짧아짐 경력단절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년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27 .

년 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남성이 개월 여성- 2017 12 129 ,

이 개월로 개월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평균급여액은 만원 격차가85 44 , 18

나타남 남성 만원 여성 만원 물론 남성과 여성의 가입 기간 차이는( 45 , 27 ).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주요 요인일 수 있지만 이는 가입자와 출산,

양육의 실태를 교차 분석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움 년 여성의 경제. 2009

활동 참여율은 경제활동인구 천 명 대비 임 이후 년 간 여성10,153 49.3% . 10

경제활동인구는 천명으로 만 명이 늘었고 년 기준 경제활동11,893 174 2018

참가율은 임52.9% 16)

16)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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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2018.6.30 )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중 개월 이상 체납자 임의계속가입자 명* 13 / 414,037※

* 자료 보건복지부 제 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 2018, 4

< 3> ( : , , 2018.6.30 )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은 가입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여성의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지원이 중요한 사업으로 논의됨.

크레딧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지만 양육지원이라는 틀에서 논의되고- ,

낮은 출산율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임 노령연금수급권 획득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여성의 돌봄노,

동에 대한 보상역할이 미비함.

출산행위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출산 이후 노동자로서 지위- ,

회복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행위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로 만들어졌

다고 볼 수 있음 더욱이 행위 발생 시점에 구체적인 실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사후 계산으로 병기됨 지금까지는 기.

록상 적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보장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움 일례로.

독일은 매년 크레딧의 비용을 국가의 재정보조 확대로 감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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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2018.

최근 복지부는 연금개혁논의 년 제도발전위원회 에서 첫째 자녀부터 개- (2018 ) 6

월 간 크레딧을 인정하는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으로 년, 2088

에 현행 대비 조 원이 들 것으로 발표함 첫째 자녀에 대해 개월 크레36.4 . 6

딧 부여 시 년 수급 기준으로 월 연금액 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2018 12,770

날 것으로 예상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8.12.14.)

복지국가 내에서 여성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역할 기능이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재생산을 조건으( )

로 노후소득보장의 추가 인정을 공식화 함.

정부는 크레딧을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제도의 지속-

적인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인데 경.

력단절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출산행위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인정하

는 것은 복지제도 내 여성의 위치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방법임.

국민연금제도의 출산크레딧- 17)은 현 가입자에게 노동자성보다는 재생산능력

을 강조하는 제도임 경력단절 기간을 보상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 즉. . ,

첫째 아동은 개월 둘째 아동은 개월의 차이는 특별한 근거가 없음 차등6 , 12 .

없는 인정이 필요함 가입 기간이 중요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에 출산크레딧.

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산율이 를 넘지 못하는 상.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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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경력단절의 원인을 출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의 인정을 강화함.

한편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면서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의 적정 규모를 여성에-

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여성의 당사자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택에 참여해야 하는

딜레마를 만들고 있음18)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절대적으로 노동자성이 기반이 됨.□

○ 하지만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 층위가 존재하

고 복지국가는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복지국가의 대책은 미흡하다 못해 손을 놓고 있음 차적 분배 현장에서 노- . 1

동자성을 규정해야 복지제도로 포괄해서 보완하겠다는 태도임19) 젠더 평등.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이미 노동시장에서 배제가 작동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차별적인 위치에 놓인 여성들은 제도에의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임.

고용보험과 묶여 있는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급여 는 똑같은 출산행위에 대해( )○

서도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보상의 차별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이중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

국가가 저출산을 위기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모성보호제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만 국한시

켜 차별의 중첩성이 심각함.

18)
.

19)
.

계

인5

미

만

인5

-9

인

10

인-

29

인

30

인-

49

인

50

인-

69

인

70

인-

99

인

100

-

149

150

-

299

300

-

499

500

-

999

인1000

이상

계

초회

수급

자

9,670 856 757 1,199 488 344 369 457 814 516 765 3,10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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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현황: . 2019. (www.ei.go.kr 년 월 통계2019 7 )

이러한 이중 차별은 실제 제도의 실행에서 더욱 강화됨 고용보험 가입과 일- .

정 가입 기간 유지라는 전제조건은 전일제 정규노동자에게 유리하며가입에(

서의 차별 균등 급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 선택을),

유도하도록 전개됨.

년 월 현재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보- 2019 7

다 여성의 수급 현황이 배 차이가 남 사업장 규모가 인 이상 대기업인6 . 500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이 높지만 수급 현황의 차이는 좁혀지

지 않음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은 압도적임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시. .

장에서의 조건에 따른 부과와 보상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기반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복지제□

도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이 제기됨.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상황에 있는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이를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제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녀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됨 이- 2003 .

미 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있음15 .

국민연금에서는 인 계약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1

하는 방안을 모색함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

자로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약 만44

수급

자

77,570 7,075 6,195 9,864 3,788 2,519 2,962 3,530 6,385 4,421 6,444 24,387

남

초회

수급

자

2,002 135 103 144 76 67 64 88 194 120 181 830

수급

자

11,721 950 620 939 460 354 393 515 986 715 1,255 4,534

여

초회

수급

자

7,668 721 654 1,055 412 277 305 369 620 396 584 2,275

수급

자

65,849 6,125 5,575 8,925 3,328 2,165 2,569 3,015 5,399 3,706 5,189 1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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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고종사. 2011

자가 개 직종에서 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정흥준 의13 94 (2019:9)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명으로 늘어남166 .

새로운 유형이 만 명에 이름 특히 새롭게 파악된 임금근로자 중 특고종사- 55 .

자는 강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포함, ,

됨 성별 기준으로 특고종사자를 구분할 때 여성 특고종사자가 로 남. 57.1%

성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는 대는 임(42.9%) . 40 27.4%, 50 26.4%

[ 2]

자료 정흥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추정에대한새로운 접근 고용노동브리프 호: , 2019, , 88 (2019-03)

복지부는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를 참-

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세적 입장을

고수해왔음.

그러나 특수성의 인정으로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방법은 정부의 차별적 정책-

접근의 실태를 드러냄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더욱 많아지.

고 이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

더욱이 가입자 포섭이 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안정성으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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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가입자를 확대하는 단계 다음에는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위험대비 안. ,

정적 수급으로 이어져야 함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수치만 인용할 뿐 구체.

적으로 장기간 가입 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노동시장에서의 차적 분배의 차별이 복지의 재분배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1

일치되지 않고 복지의 역할은 보충적 사후적 급여로만 제한되어 복지국가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빈곤 정책의 목표가 빈곤하지 않은 모-

든 국민에게 국가복지의 목표로 대체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

복지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미비와 개별 구성원의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존재 기반의 미약함은 노동과 복지의 관계부터 설정 오류

가 발생하여 사회권의 위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큼.

끝으로 대한민국에서 복지정책의 몰성적 특성은 정책패키지에서도 발□

: ( )
* · (

)
** , , 18 , 60
* : , 2018, 4

< 6> ( : , 201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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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음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패키지는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향한 모든 관련 정책들을 포괄하여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젠더 관점의 부재로 파편화된 여성들의 지위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여성의 고용부터 재생산역할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까지 포함되어 지원할 것-

처럼 나열하지만 보상과 보호의 경계가 모호하고 출산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임

정책 입안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책 결정이 지난 년이 넘게 진- 10

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음 여성을 재생산 노동력으로서만.

인정함으로써 복지정책이 사회구성원의 존재를 도구적으로 다루는 방법의 극

단적 모습임.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이 형성되는○

맥락상의 문제이기도 함.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옴.

신청주의는 시민의 복지 욕구를 스스로 구하도록 만들었고 시민권은 불평등- ,

을 유지한 채로 핵심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됨.

세기의 복지국가 시민권 그리고 노동의 개념은 세기에 맞게 재명명이- 20 , , 21

필요하며 부조한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의 대응 방안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함.

젠더관점의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의 의미와 한계3.

기본소득1)

한국에서 대안 소득보장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년대 후반부터 제2000□

기되었음20).

20) (riss.kr) ‘ ’ 2,000
. (2019.9.1.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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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제위기 이후 대안적 분배 구조로 잠시 논의되었다가 년 후에 본2008 10○

격적으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음.

기본소득은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의 노동연계성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

빈곤정책의 대안부터 출발함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와 케인지.

언 복지국가의 역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김혜연 이 국내뿐만 아니( , 2014)

라 전 세계적인 연대를 형성할 정도로 활발히 논의됨.

국내 기본소득 논쟁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도래 백승호이승윤 로 제기( · , 2019)○

됨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노동자성이 담보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더.

욱 늘어나고 있음 앞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종류와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

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본주의의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짐 이들이 기존 복지.

국가의 사회보험시스템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지금까지 필자가 주장(

한 노동시장과 사회보 장제도의 연계성에서 비롯된 것임) .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적 공통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토지와 같은- ,

자연적 공통부에 대한 과세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불평등은 개

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소득 주장의 주요 근거임 백승호이( ·

승윤, 2019).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백승호 이승윤은 최근 정의당의- ,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의 재설계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시“ ”

년까지 의 를 완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2030 GDP 10%

맵까지 제시함 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기본소득을 만원씩 세까. 2029 20 18

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세의 청년에게는 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 19-29 30

자고 주장함 년부터는 세 세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2030 30 ~64

소득을 설계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생50

애주기를 다 포괄하는 완전기본소득 실현의 구상을 담고 있음.

이러한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년 현재 세 이하의 전체 아동에게 지급- 2019 6

되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 ,

업지원 현금 급여 등이 정책 대안으로 실행되면서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연결

된 기본소득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 논의로서 기본소득 연구는 실현가능성의 압박- ‘ ’

으로 구체적인 필요 재원의 계산에 초점이 맞춰짐 강남훈( , 2011, 2013,

윤홍식 백승호이승윤 김교성2019; , 2017, · , 2018, 2019; , 20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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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외 강남훈 은 시민소득세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2017; , 2017). (2019) (

소득 로 조 시민배당 조 토지세 조 환경세 조의 재원 마련 방안) 180 , 30 , 30 , 30

을 제시함.

기본소득은 양극단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통합되는 것 같지만 지향점은 다름.○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복잡한 선별주의 정책들을 통합하자-

는 측면에서 제기함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서 기본소득 논의는 좌파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 의 주장이지만 국내에서는( )

이런 문제 제기를 찾아보기 어려움 좌파의 논의는 우파와의 연합으로 비용.

추계에 매몰되어 있음 오히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기본소득의 모.

형은 부재함.

실용적 접근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의 당위성과 보상의 크기-

가 모호하고 선별주의에 따른 복지의 체감이 각기 다른 한국 상황에서 구체

적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안임 즉 개인에게 재분배를. ,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지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

현가능하다고 근거를 대지만 과연 자본은 이러한 비용을 순순히 댈 수 있는

지 의문임.

현실은 사회보험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분담도 거부하는 실정임 최근 경사노- .

위에서 벌어진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는 경영계의 보험료 인상 반대로 합

의점을 찾지 못함21)

기본소득에 대해 여성계는 노동과의 연계성 단절 측면에서 여성의 사□

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지하게 됨.

복지에서 제기하는 기본소득 영역이 복지급여로 제한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는 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는 바꾸기 어,

려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라는 외피를 가지면 약자에 대한 보상의 관점이. ,

지배적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이 아닌 형식적 정치적 생색내기가 될 가능성이

우려됨.

21) . 2019.8.30. “ , ‘ 45%- 12%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0041700004?section=society/welfare-labo
r&site=major_news01( : 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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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생산된 부는 자본이 독점할 가능성이 큰데 독점-

자본에 대한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

인 연금제의 현실화2) ‘1 1 ’

소득보장체계의 대안으로서 정부와 일부 연금연구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인 연금제의 현실화는 기초연금 강화의 맥락과 맞닿아 있음‘1 1 ’ .

여성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에서 차별을 겪고 이는,○

연금수급의 취약성으로 고스란히 전달됨.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가 남성대비 차이 라면 노후 연금- 85%( 15%) ,

에서 남성수급액 대비 여성의 수급보장성은 로 더 악화됨 노동시장에서70% .

의 구조적 젠더차별로 기인된 공적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로 심화됨30% .

이미 평등한 고용정책 전일제 노동과 시간제 고용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보- ,

험제도 적용으로 공적연금 적용율의 젠더 격차가 없고 성별 임금격차가 낮,

은 스웨덴의 경우 공적연금 적용율은 경제활동인구 세 대비 수(15-64 ) 99%

준으로 인 연금에 근접한 것으로 보임박진화1 1 ( , 2015:151)

인 연금을 가입률 적용률 로 해석한다면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을1 1 ( )□

의미함 그렇지만 한국은 여성 가입자 여성 수급자 연. , 42.4%, 40.5%,

금수급액은 남성의 수준이며 노령연금 수급 여성은 유족1/2 , 30.8%,

연금 수급자는 가 여성임91.8% .

스웨덴에서 인 연금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은 남녀평등법1 1 (80○

년 평등기회법 년이 실행에 기초함), (92 ) .

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까지 올라가고 년 초가 되자- 80 75.3% , 2000

기초연금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체적인 정책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함.

스웨덴이 연금개혁으로 기초연금 대신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년 기준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거의 에 육박하는 제도의 여건2007 80%

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앞서 한국 여성의 연금 관련 실태를 보면 제도상으로는 인 생계부양1□

자모델에서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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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년이 지나면서 성숙 시점으로 접어들어도 인 연금으로- 30 , 1 1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임.

일례로 유족연금은 년 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가 약 만 명으로 최근- 2018 6 6

연금개혁 논의에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에서 로 상향조정30% 40%

할 예정임 그러면 월평균 연금액은 월 약 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됨.

인 연금제는 가입율과 수급권을 확보하는 근시안적 대안을 뛰어넘기 위한- 1 1

기본 조건의 형성을 의미함.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참여율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에서도 차별이 더□

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이를 보완해주지 않음.

차별적 구조는 복지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됨 한국은 년 이후 비정규직- . 2003

여성의 절대적 수는 지속적으로 많았음.

여성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절대적- 2003 39.6% 2018 41.5% ,

상대적 비율이 늘어난 반면 남성은 오히려 에서 로 줄어듦 송다27.6% 26.3% .(

영, 2019: 61)

고용불안정 임금격차 사회보험 가입 불안정 사회적 위험에 취약의- ‘ ’→ → →

경로가 강력하게 작동함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임금 대비 로 선진국의. 63.9%

여성임금이 남성 대비 까지 올라와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80%~90%

음 송다영.( , 2019)

젠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은 일정 부분 존재함.□

헌법에서 성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균등처우 남녀, ,○ 「 」 「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모집과 채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명문화됨.

중층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적용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

기업은 관행 등의 이유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다른 방식인 차별정책 완화를 통해 차별 구조를 변화시키지 시도들은 그 한-

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인 연금제에 대한 질문을 다시. 1 1

원점으로 돌림 즉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복지 수준이.

결정되는 나라에서 단편적이고 보충하는 방식의 제도 개혁의 효과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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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를 들면 두루누리와 같은 현재의 노동시장 차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업-

주나 노동자를 보상하는 방법이 정책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

를 늘릴 수는 있지만 연금유지의 지속성과 결정적으로 수급권의 확보를 담보

할 수 없음.

노동시장 내부에서 구조적인 젠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급선무임.

노동시장 참여율 소득불평등 고용불평등이 개선되어야 이를 전제조건으로, ,○

하는 복지국가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재규정하고 사회보험 중심 역할을 축소시켜야 함- .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득비

례연금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 석재은 오건호 이 인 연금의( , 2012; , 2019) 1 1

경로로 소개됨.

하지만 기초연금강화는 기본적인 수준을 평등화하자는 주장으로 여성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 지위를 높이는 구호는 아님 적용의 보편성 확보가 적정 수준.

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님.

기초연금 강화론자와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유지 주장은 대립 구도를 형○

성하는 것 같지만 양쪽 다 출발점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판단이라,

는 점에서 동일함.

그러나 비전형근로자의 증가로 매달 기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등하게 평등하게 낮은 수준의 연금을 조세로 지급하자는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속성을 간과한 주장으로 검토가 필요함.

여기에는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이 재분배 기제로서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전-

제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보험과 조세는 재분배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작동하는 방법은 다름 노동과 자본의 분담구조와 복지국가의 시민으로서 납.

세자로 의무를 지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큼.

더욱이 연금개혁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기금 고갈의 실체도 국민들의 인식과-

다름 년 후에는 연기금이 조까지 쌓일 예정이고 기금고갈이 예상되. 25 2,500

는 시점은 년 후의 일임 이 예측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년 동안 국40 . 40

민연금제도가 계속 운영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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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의 생애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장기간 운영되는 특징이 있-

음 그 사이 노동시장구조는 고정되지 않을 것임 새로운 형태의 분배와 계. .

약을 먼저 고민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황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후 연금고

갈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 우선 모든.

노동의 인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

소결4.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간의 실질적인 상호보완과 역차별 제거의 모색□

보호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전복하는 방법은 노동시장○

과 복지제도에서의 평등이라는 이분법 분리된 구조를 타파하는 경로를 찾는( )

것임.

기본 구조의 균열에 더해 복지국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상상하지 못한 지-

금까지의 대응은 사각지대의 방치와 불안정노동자들을 방조하는데 기여함.

최소한 누구나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당성과 시민권으로서 복지권 보장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젠더 불평등 해소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음.

복지국가가 강화될수록 더욱 배제되는 인구층이 늘어나는 역진적 현상을 멈-

추고 젠더평등 관점에서 불평등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함.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젠더평등이 복지대책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

되어야 함.

지금까지 노동과 복지의 상호 회피 속에 복지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온-

여성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노

동시장에서의 젠더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난 반세기 노동운동.

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지난한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젠더평등,

은 의제로 선점되지도 못함.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복지정책의 후 배치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의 지위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

음 복지국가의 구성 자체를 바꾸는 상상력도 필요함 물론 이러한 대안은. .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급진적 대안으로 제기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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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의 실천이 노동시장에서의 구조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면 사회구성-

원을 복지제도로 먼저 포용하는 선제적 조치가 젠더평등을 가져오는 시도가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근로자의 조건부여와 특수고용과 같은 편린들을 만들.

어 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젠더평등을 고려한 적극적 차별 기능의 덧댐을 과

감히 접고 구조를 전복시키는 젠더관점이 논의의 중심에 들어서야 함.

젠더평등 관점을 공평 적용 방식의 산술적 계산에서 정책 현상을 보는□

시각의 전환으로 돌려야 함.

부담의 균분 주장과 가정 내 노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의 형성김연진김- ( ·

수영 조미라 이라는 정책대안이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근본, 2015; , 2018) ,

적인 젠더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은 종래엔 사회 전반의 총 노동시간을 줄

이고 함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는 것임, .

한편으로 평등 지향으로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젠더레짐 일가족 양립과 같- ,

은 정책의 명칭이 정확하고 치열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프로그램(

위주로 평가 또한 젠더관점은 누구나의 평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남녀의 평).

등으로 가족 내에서의 일의 평등 분담으로만 제한되면서 다시 일국적 차원,

에서 가족 중심의 기본 구도로 회귀하게 됨 관점의 전환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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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젠더관점의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제도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젠더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고찰을 해

주신 두 분 연구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나 소득보장 제.

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동시,

장 개혁과 함께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에 있.

어서의 젠더불평등을 논의하신 것에 더해서 더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을 중심,

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돌봄크레딧의 허와 실 개인 단위 연금 수급권 보장이 답이다?

돌봄크레딧은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단절과 돌봄에 대한 보상 차, ,

원으로 만들어진 여성친화적 연금 제도로 불리워져 왔음 그런데 실제 상황‘ ’ .

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그 이유는 가족단위 연금 수급권 구조로부터 기인하고 있음 또 다르게는 가.

족단위 수급권 구조라 해도 여성의 출산기간 연금 손실을 막기 위한 연금크,

2019 1 6 2011 42
6 964 .

. 6
964 953 98.9% .

11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616380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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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의 정책설계를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실제 수혜자층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다수 사람들은 가족 단위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 ’

결과 남성이 받았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출산크레딧은.

부부 합의 하에 각각 받거나 한 쪽에 몰아줄 수 있음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부부 중 한 명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라는

점 부부 중 보통 수급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에게 이를 몰아줘 이런 현.

상이 발생했음.

노동 및 육아 때문에 여성이 출산크레딧을 받을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됨 년말 세를. 2017 59

기준으로 남성 가입자의 납부이력은 평균 년 개월인 반면 여성은 년 개15 7 8 1

월에 불과 년 월 기준 매월 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남성은. 2018 9 100 19

만 명이지만 여성은 명으로 남녀 간 연금액수 격차도 큼3,826 3,797 .

출산크레딧 제도는 결국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시점에 여성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임 결국 어떤 형태로.

든 여성 스스로가 크레딧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하는

장치가 필요함.

빈곤을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소득보장체계가 되게 하기 위한 방2.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용돈 연금이 아닌 생활 연금이 되려면 기: ?

본소득 기초연금,

노동시장 기반으로 설계된 연금으로 여성은 주변화 빈곤화 여성은 연금을, .

받는 비율도 낮고 평균수령액에 있어서도 남성의 수준에도 미달함 남성, 1/2 .

의 연금수급액 구성비율에 있어 넓게 분포한 것과 달리 여성은 만원, 10~25

에 가 집중되어있음61.4% .

비정규직 낮은 임금 노동시작 구조가 바꾸지 않는다면 여성은 일하는 시기,

에도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화 빈곤화를 벗어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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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됨. 만일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에 기반한 소득보장체계를 바꾸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점점 더 노동시장내 성차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비교< 1>
단위 천명 만원( : , %,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 . .「 」

향후 노동시장의 불안정 고용이나 저임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

단 속에서 이로 인해 노후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

하면서 최근 기본소득 기초연금이 논의되고 있음 기본소득 기초연금은 분, . ,

명히 여성들을 위한 소득보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기본소득 기초연금이 실현되더라도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에서의 성별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성별 정의를.

쟁점화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절대 빈곤에 빠진 여성노인을 위한 기초수급권으로서 사회서비스 접근권3. -

사회보장이 꼭 소득으로만 보장되기 보가는 서비스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 재편하는 방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권리적 보완이 되지 않다보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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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들이 빈곤화 집단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

에 걸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고 대 이상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음, 70 .

과연 이들 여성노인의 노후보장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 기초연, ?

금이 답을 줄 수 있을까?

표 성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 (2017) 2017.

대체로 여성노인들은 빈곤상황만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평생 동안.

일하고 자식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노후의 시기에 본인을 돌봐 줄 구성원 가, , (

족은 물론 사회 사회는 돈이 없을 경우 제대로 된 의료 및 돌봄서비스 받기,

어려움 이 없을 경우가 많음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소득보장의 차원의 빈곤) .

으로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돌봄공백과 돌봄위기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연금이나 공공부조 접근을 넘어,

서는 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사회보장의 차원에 결합해야 더 완전해질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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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 )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정책 의 모색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과업이며 또한 단순히 몇 가지의 정책묶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요청하는 거대한 모색

이다 이 토론회가 갖는 의의는 여성운동단체가 주도적으로 이 과업에 대.

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제기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정책.

과 제도에 대한 분석보다는 청중의 입장으로서 두 발표자의 젠더관점 사

회보장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라가고자 한다.

우선 단기간으로 가능하지 않는 차원의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신자유주의 체제로서의 특징을 짚

고 이를 젠더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돌봄 사회화의 딜레,

마를 평가해주신 발표 과 소득보장제도에서 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1

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인 연‘1 1

금제 의 대안성을 짚고 노동시장의 젠더평등을 가장 우선 요청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지위와 복지제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의 발표 모두 흥미롭고 깊이 있는 발제문이었다2 .

다만 이 토론회가 여성운동단체가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제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이 이슈를 의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사회에 왜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표 에서 한국 사회보장. 1

제도의 역사적 특징과 노동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복지레짐을 논의하기

전에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과 달리 어떻게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기별 복지레짐 논의에 앞서 이미 사라.

지고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 즉 자본주의가 이미 가,

부장제를 전제하여 혹은 가부장제와 긴밀하게 결탁하여 공사구분 성별분, ,

토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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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를 통해 보이는 노동 과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분할하고 공적영‘ ’ ‘ ’ ,

역으로 정의된 남성생계부양자의 보이는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을 구‘ ’

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연계 복지국가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더 세밀

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실제 자본주의의 작동에는 보이는 노동 임금노동 을 가능하게 하는 여( ) ,

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 부불노동 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치‘ ( )’ ,

와 작동을 가능하게 한 가부장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다,

른 한 축으로는 이러한 불평등한 분할과 분업체제에서 자본의 전략에 따

라 사회변화로 등장하고 있는 여성의 임금노동 보이는 노동 역시 노동시( )

장 보이는 노동 에서 주변적인 위치 비정규직 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더( ) ( )

친절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발표 에서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복지 노동연계 복지 가 왜 젠더 관점1 “ , ”

이 부재한 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젠더관점이 부재.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배치로 자본주의를 떠받쳐 왔던 구조이고 이 구조,

를 확증하는 것이 이후 의제화 전략의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 지점이 여성운동단체에서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제도를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누빔점이라고 생각한다.

발표 과 발표 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평등의 문제가 무엇보다 근본적1 2

이고 우선적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지위와,

조건이 직접으로 제도의 대상 포용성 그리고 보장의 수준을 결정짓는 방,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절대적으로 노동자성에 기

반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을 열외한

방식의 가부장적 사회안전시스템에 불과하다 안전시스템을 누가 통과할.

수 있느냐의 질문은 그 시스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안전이 보장된 것,

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론적인 논의의 특성을 가질수 밖에 없지만 가부장적 젠더질서

와 노동영역의 실질적인 젠더불평등이 변화 개선 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 )

제도에서의 개선 노력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복지레.

짐에서 자격이자 윤리적 책임 으로서 노동 을 강조할수록 여성의 보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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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노동과 불안정하고 주변화된 보이는 노동 모두 사회보장제도 망

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사회서비스의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으로 여성을 호명하는 현실은 이러한 젠더의 배치‘ , ’

를 영속화하고 안정화하는 순환적 효과를 만든다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의 수급자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더 높다 국기법 수급과 기초연급 수급 모두 세 이상에서는 여성노인이. 65

남성노인의 배를 차지한다2 .

젠더불평등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이어내거나 영속화하는 근거

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토론자는 사회권으로서 보다 평등해.

진 기본소득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표자 모두가 지적하셨듯이 노동시장에서의 구. ,

조적인 젠더불평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현실적인 효과가

대안의 수준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지위와 조건이 연동되는.

사회보험과 한계적인 사회복지지출 비율로 유지되는 공공부조가 주축인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적인 수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와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젠더 관점의 사회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이슈파이팅이 중요한 이‘ ’

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 이 이슈파이팅의 전략은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 ‘

딧 이라는 제도를 기존의 제도에 덧붙이는 안에서부터 기본소득안을 제’ ‘ ’

기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젠더차별을 해소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높여 인 연금제의 현실화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전략이 적절‘1 1 ’ .

하고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슈파이팅의 전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어떤 전략을 통해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제도를 시민사회에서 이슈

파이팅을 전개해나갈지 이 과정에서 연대의 지점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

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이 정책과 실천이 구분.

되는 경향을 갖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시민운동 여성운동과의 결합하지, ,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토론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이후 계획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질문하고 요.

청하고 있는 것이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왜 젠더관점에서 본 사‘ ’ , ‘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62 -

회보장제도 개선 개편 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계기( )’

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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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총론적 의견1.

한국의 제도로서의 소득보장제도는 이른 바 공공부조 성격의 국민기초‘ ’

생활보장 제도 세 이상의 노령 인구 중 일정 소득인정율 이하의--> 65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

금 퇴직연금 사적 개인연금 정도로 대체로 단계 구조로 정리--> --> 5

할 수 있음.

그런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보장의 가장, ,

중요한 영역은 차 분배 영역인 노동시장 참여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1 . ,

남녀간의 입직 임금 등 노동조건 일 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성평등적, , ·

휴가 휴직 제도의 젠더 불평등은 경제활동인구 연령 시기의 남녀간의 경·

제 사회적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며 그와 같은· ,

불평등은 경활시기는 물론 공공부조와 은퇴 후의 국민연금 등 모든 단계,

의 소득보장에서의 격차를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

노동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남녀간의 격차는 보편성을 근간으·

로 하는 공적 사회보장 사회보험 의 양적 질적 확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 · ,

결과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경제적 주변화 빈곤화를 초래하여 노,

령시기의 잔여적보충적 기초보장수급과 기초연금의 수급 비중을 남성의·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음2 .

따라서 소득보장제도의 젠더불평등 요소와 관련한 불평등을 완화개선하, `

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은 노동시장 참여의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남·

녀 평등체제 및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

토론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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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젠더 평등의 구현 기반 하에 대안 논의가 보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동의함. .

소득보장 단계별 검토2.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분야1)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실질적으로 예산맞춤형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

며 생계에 직결되는 생계급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여성이 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빈곤층에 대한 일부 개선이2

이루어질 것이나 그 폐지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태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 감액 제도는 여성빈곤층의 젠더불평등을 개-

선하지 못함.

비혼 인가구가 가구 구성비에서 위를 차지하고 있고 년대에- 1 2 , 2030

는 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가계동향 추정치를 고려하여 보면 인 가1 , 4

구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인 가구에 대하여1

는 심각한 역차별이자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이 안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일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인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 OECD 1

로 최저생활보장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노후 빈곤에서의 불평등을 일,

정 부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여성계에서는 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를 운동 관점에서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의 젠더불평등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율 입직시 고용형태의 현실적 차별 비정규임시직 중심 출산양육에, ( , ),

따른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참여 과정의 남녀 불평등의 결과물임.全

이러한 젠더불평등에 대하여 출산크레딧 제도는 정규직 입직 여성과-

사각지대 여성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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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방안임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덧붙이.

자면 이 제도는 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 짓는 위험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저,

출생 극복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음.

오히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

일정기간 의무휴직 제도라든지 남녀 구분 없는 휴가 휴직전의 급여, ·

보장 등 노동시장적 접근과 동 기간 중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100%

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는 것이 경력단절과 소득보장

의 하향화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임 이 부분 역시 여성계의 향후.

소득보장 제도 개선 운동의 의제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및 공적 보험료 보조 제도는 젠더불평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

가 있으나 본질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보다 근본적으.

로는 성별 구분이 없는 중립적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범,

사회적인 임금 및 보수에서의 적극적인 차별시정 법제를 도입함으로

써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 ,

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의 문제를 상당 부분 시정할 수 있

을 것임 다만 이는 현 한국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 노동의 분배체. , -

제의 질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대안 논의 관련3.

기본소득1)

인공지능 기반 하의 후기 지식산업사회와 플랫폼 자본주의 도래로 인-

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다수 경활인구의 노동시장 배제 현상의 일

반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추가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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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보장 및 전달체계를 대체 내지 대폭 축- ,

소하는 것을 댓가로 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공공성보다는 사회보

장의 시장화영리화를 전제하게 되는 바 이는 사회연대보다는 개인, ,

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

이는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자산자본 독과점 및 양극화를 촉진하는- ,

것으로 기본소득에의 막연한 의존은 젠더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 연금제 현실화 관련2) ‘1 1 ’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로 인하여 향후 적어도 년 후에는 경제활동- 10

인구의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인, 1 1

연금화는 현실화될 것이지만 이른 바 낀 세대의 불평등 문제는 해, ‘ ’

소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임.

젠더불평등을 접근하는 방법론의 전환3)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

함.

재분배인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의 한계로 인하여 남녀 불평등의 해-

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형식적으로 성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구분이나 고-

용형태의 차별금지 동노동임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기초로 한,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을 위한 범 여성계의 적극적인 사회연

대는 중장기적으로 젠더불평등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

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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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

현 황□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밀접하며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기○

여율이 결정됨 즉 노동시장이력이 그대로 기여 급여에 반영되고 있는. , -

구조임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젠더격차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 내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여성의 노동공급은 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M○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 대 초반에 출산- 30 ~40

과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자녀의 양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고용율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 발생

이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따라 가구 내에서 남성이 부양자 역할을 하-

고 여성이 돌봄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이와 같은 성별 노동시장 참여 양상은 국민연금 가입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년 연령별 성별 가입자 현황<2018 , >

단위 천명 출처 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 2018

토론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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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개인적으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경력단절,○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여성,

과 남성의 국민연금 급여수준 격차로 이어지게 됨

년 기준 여성 수급자의 노령연금 지급액 비율은 남성 수급자의- 2018

에 불과함28%

년 노령연금 성별 지급액 현황<2018 >

출처 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18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성역할 분리 규범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배제와 같은 문제는 특정 정책 개선으로 단시간에 효과를 보

기는 어려우며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결국 장기적으로 해소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또한 국민연금이 기여 급여의 연계로 이루어진 소득비례연금의 지위에-○

서 탈피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연금제도 내에 있어서 여성 사각지대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

려움.

다만 성평등 관점이 확립되어 가는 이행경로 내에서 여성의 수급권을,○

공평 하게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 (equity)’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

책들은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추납제도 개선 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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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보고서는 형식적 수준의 평등을 넘어서지 못- , ‘

할 뿐만 아니라 젠더 역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평등한 노,

동시장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 비판함’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제도 내부에-

서 실질적 성평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며,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 내부 개선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

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두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여

짐.

국민연금 제도 내 개선방안□

크레딧 제도 확대 및 도입1.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은 출산과 돌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따라서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 ,

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크레딧 제도의 기본 취지임.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제도에서 사회적 기여를 보상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원리를 바탕으로 함 즉 제도 내에서 개인은- . ,

보험료 납부를 통한 경제적 기여 의 책임뿐만 아(economic contribution)

니라 출산과 돌봄을 통한 세대간 기여 의 책임, (generative contribution)

도 동시에 지님.22)

현 시점에서는 크레딧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대상이 여성○

이라는 점에서 여성친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핵심은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 ‘ ’

단절이 발생한 무연금자 저연금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임‘ , ’ .

궁극적으로 성평등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 (Gender equality)

니라 남성도 크레딧 제도 내에 편입시켜야 함 즉 남성이 가구 내 주. ,

22) · (2014).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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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자라면 돌봄크레딧의 대상자는 남성이 될 것, .

따라서 크레딧 제도를 여성을 출산과 돌봄에 종속시키는 도구라고 평가-

하기 보다는 출산과 돌봄 그 자체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출산크레딧 확대1)

출산크레딧의 경우 제도를 통해 출생율을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 달성○

보다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 ‘ ’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

합계출산율이 명 이하로 붕괴한 현실을 감안하면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1○

레딧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여짐.

출산크레딧 확대 방향< >

현 행 개 선

둘째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적용▫
둘째 개월 셋째부터 개월- 12 , 18
최대 개월( 50 )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적용▫
-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개월 산입12

돌봄크레딧 신설2)

돌봄 양육 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며 경력단절 발생 여성이 무( )○ →

연금 저연금에 놓이게 되는 핵심 원인·

돌봄은 단순히 자녀양육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모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 발생

에 따르면 여성이 두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OECD(2015)○

경우 완전고용 근로자 대비 연금수급액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평균 기준 년 경력 단절시 평균 감소 년 단절 시(OECD 5 4% , 10

감소11% )

그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상해주는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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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연금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양육 돌봄 크레딧의 구체적인 도입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 )○

지 않으나 양육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외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외국의 양육 돌봄 크레딧 운영 사례< ( ) >

국

가
내 용 인정기간 재 원

독
일

▫자녀양육
자녀당 년 양육기간 중 출산 시3 ,
출산시점부터 다시 년 연장3

전액
국고

▫간병인 돌봄 장애인을 돌보는 전체 기간

▫모성휴가 출산전후 각각 주 주 총 주6 , 8 ( 14 )

▫ 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10
하는 평균이하 소득자에 고
려기간 인정

최대 년7

프
랑
스

▫아동양육(MDA)
자녀 당 년 년은 모 만 나머지2 (1 ( ) ,母
년은1 부모 중 육아책임자)

국 고 +
후생연
금기금

▫추가아동양육 자녀 수에 따라 개월 최대 년6 ~ 15
보험료
기여금

▫세 자녀 이상 부모를 위한
크레딧

부모 모두 최종연금의 가산10%

가족정
책복지
기 금
(CNAF)

영
국

▫아동양육
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 수12

급기간 전액
국고▫돌봄수당 수급자 돌봄노동 기간

▫모성 및 입양급여 수급자 해당급여 수급기간

스
웨
덴

▫자녀양육(PGB) 자녀 출생 후 첫 년4
중앙
정부

크레딧제도를 사후지원에서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3)

한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수급권 발생시점 노령연금의 경우( 65○

세 에 제공 시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아지게 됨)

이 방식의 유일한 장점은 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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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여가 발생하는 시점에 보상을 함으로써 가입자의 정책 체감도-

를 높이고 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게끔 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로 하여금 출산과 돌봄에 대한 역할 및 보상이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

추후납부제도 추납제도 개선2. ( )

추납제도가 확대되기 전○ 23)에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된

순간부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지 않는 이상 노후가 되어,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내고 싶어도 추납이 불가능했

음.

반면 가구 내 주된 소득자인 남성은 임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추납이-

가능했음.

추납제도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법개정 후 추납신청 건은 년 기준 건에서 년 건- 2015 58,000 2018 120,000

으로 확대

그러나 실제 추납 납부 현황을 보면 노후에 공적연금이 절실한 저소득,○

층 여성보다는 고소득자 고자산가가 재테크 수단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

하는 경향 존재24)

한편 연금지부 현장에서는 추납 악용사례 및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 모-

두 보고됨.

추납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 그러나 추납,○

을 악용 오용하는 가입자와 성실가입자와의 불공평성 문제는 해소되어야·

23) 2016.11 . 3 , 2 ·
(2011-2015)

24) , (24.6%), (24.0%), (7.5%)
, , ,

. (2018). .
.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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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25)

이는 재테크 차원의 추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허-

용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단기적으로는 추납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층을 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젠더 격차 문제가 해소되어 여성이 국민연금제○

도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한다면 악용오용 기제를 예방하, ·

기 위해 추납제도의 역할 또한 제한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임.

25) (2016) “
, ”
. (2016). . .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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